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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에�낭비를�허(許)하라:�
합리적�정책?�효율적�예산?�말이�그렇다는�것이지...

김정수

[국문초록]�

공공정책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비합리적 낭비는 용납되지 않는다. 가용자원이 

제약된 현실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

명한 진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명제는 적어도 문화정책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문화

예술의 세계는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지경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계적 

인과법칙도 없고 미래예측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자원배분의 효

율성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정책 메커니즘은 결코 완벽한 문

제해결기구가 아니다.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수단의 선택, 정책성과의 평가 등 여러 단

계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말

그지’(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도로 여겨져야 한다. 듣기에 그럴듯한 신화(myth), 격

언(proverb) 혹은 구호(slogan)일 수는 있어도 절대 진리나 금과옥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애당초 불가능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한 끈질긴 집착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금기시하는 

낭비성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

다”는 것은 고대의 천동설 시각에서는 불경한 이단적 사고였겠지만 오늘날에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어쩌면 부두교의 주문과 같

은 것일 수도 있다. 문화정책에 낭비를 허(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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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 살던 지네가 숲속의 현자 올빼미를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언을 구했다. “매일 다리

가 퉁퉁 붓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큰 눈을 잠시 껌뻑이던 올빼미는 근엄한 목소리로 

해법을 일러주었다. “자네는 다리가 100개나 있으니 그렇게 많이 아플 수밖에. 다리가 두 개인 참새가 

되어봐. 그러면 고통이 98% 줄어들지. 그리고 날개로 날아다니면 모든 다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질 거

야.” 이 말을 듣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것 같아 기뻐하던 지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참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올빼미가 버럭 화를 내며 야단쳤다. “내가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하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일러줬으면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1)

Ⅰ.�서론

“존경하는 OOO 의원님!”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의원들이 

서로를 지칭할 때 입버릇처럼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

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존경”이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

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말 서로를 그토록 “존경”하는가? 또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를 진정으로 “존경”하라고 요구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어느 유

명 정치인도 말했지만, “존경하는”이라 말했다고 정말 존경하는 줄 알면 곤란하다. 비록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백 퍼센트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 혹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

리성/효율성은 공공행정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것은 모든 행정학개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바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는 명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Simon(1945)이 오래 전에 

갈파했듯이 인간의 합리성은 제약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 특히 문화정책에서 다루는 사

안들은 계량화가 어렵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문

화정책 현장에서 사전적 의미의 합리성/효율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를 무시하고 마치 교과서적인 합리성/효율성이 실제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거나 나

아가 마땅히 철저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1) Onetusk (2022). Thought of the Week. https://onetusk.org/2022/11/12/thought-of-the-week- 
14th-november-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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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은 나쁜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상호 존경하는 것이 나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역시 물론 아니다. 그럼 어쩌라

는 것인가? 우리말에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다. 

바로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라는 관용구이다. 이는 문화정책에서 합리성/효율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즉 합리적 정책결정

과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목숨 걸듯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제약된 합리성과 문화예술의 초합리성을 고려할 때 문화정책에

서 합리성/효율성은 결코 완전히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덤비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불가능한 원칙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 논문은 문화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비합리성, 비효율성은 그러려니 하고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II.�합리성/효율성�패러다임의�한계

합리성과 효율성의 교과서적 개념은 매우 명쾌하다. 합리성이란 주어진 목표를 가

장 잘 달성하는 최적의 대안 선택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합리성이라 함은 통상 도구

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뜻한다(Moran, Rein, & Goodin, 2006). 효

율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으로

서 마땅히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예산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진술이다.

그런데 합리성/효율성이 현실 정책에서 적용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2) 특히 산출(혹은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합리성/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자원배분은 미래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초의 문제가 과연 얼마

나 잘 해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정되어야 한다. 예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

지 알아보려면 투입된 예산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명확히 파악

2) 김영평(1991: 192-197)은 능률(효율성)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구도(mode) 혹은 조직운영의 기준
(criterion)으로 쓰일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목적에 대한 동의, 
② 전환율의 계산, ③ 인과관계 지식, ④ 과업환경의 안정성.



 
2026
제40집�1호        264

되어야 한다. 만약 산출(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이나 효

율성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합리성/효율성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난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이며, 두 번째는 측정

가능성 문제이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은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가로막는다.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산출(성과)은 당연히 미래에 발생한다. 결정과 집행은 지금 해도 그 결과는 나중

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다.3) 최적의 대안 선택을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막상 나중에 가보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Landau(1977)는 “정책의 인식론적 

지위는 마치 가설(hypothesis)과 같다”고 지적했었다.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질문에 대

해 아무리 그럴듯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

하다. 그 가설의 진위 여부는 검증을 거친 이후에야 판명될 수 있다. 정책결정 역시 마찬

가지이다. 어떤 정책이 합리적 선택이었는지는 결코 자명하지 않다. 집행을 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논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까?

둘째, 측정가능성 문제는 정책결정의 합리성/효율성 논의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

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정책이 진정 합리적 결정이었는지를 알려면 그 목표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와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표가 애매모호하다면 

어떤 정책수단이 합리적 선택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최선의 수

단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되었는지 혹은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

었는지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당초의 정책결정이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확인

할 도리가 없다.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출했는지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다면 예산 배분/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에

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은 화폐단위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측정된다. 반면 공공정책

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때

3) 사실 예산제도를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들이 설계되어 있다. 예산 변경(이용/전용/
변경사용/이체),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만약 미래를 백퍼센
트 정확히 내다볼 수 있다면 이런 장치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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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객관적인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부득이 대략적인 추정치

(estimate)로 대체하곤 한다. 

III.�문화예술,�요지경�세상

합리성/효율성 패러다임의 한계는 특히 문화정책 영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

냐하면 정책목표의 명확한 설정이나 최선의 수단 선택이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

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의 세

계는 불확실성과 불규칙성 그리고 모호성으로 가득한 요지경 세상이기에 교과서적인 

합리성/효율성 구현은 백일몽과도 같다.

1.�미래의�불확실성과�불규칙성

문화와 예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부딪혀 호소하는 것이며 감정의 공명이 발

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럽기 이를 데 없

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남의 마음도 알기 어렵지만 내 마음 역시 알 수 없는 

때가 허다하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떤 이유로 감동을 받게 되는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루에도 열두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좋아서 죽을 것 같다

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무언가 일정한 법칙이 존

재하고 예측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논리적

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규칙성과 불확실성은 문화예술의 소비(향유)뿐 아니라 생산(창작)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불후의 명작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상효과가 극히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

는 지극히 “모험적”인 일이다(김문조, 1998: 28). 무엇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예술가 혹

은 불멸의 명작이 탄생되는지에 대한 기계적인 법칙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예술 창조의 

과정이나 동기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인과관계 패턴이나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Throsby, 2001: Ch.6). 설령 특정한 명작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창조되었는지 사

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방식 그대로 반복한다고 해서 또 다른 걸작이 나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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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2.�성과의�모호성과�측정�불가성

문화적 성취 혹은 성과의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다. 과연 문화예술의 세계에 모든 사람이 승복하는 ‘절대 정답’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과연 누

가 완벽하고 권위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이나 비교가 곤란한 주관적 가치의 영역이다. 

그래서 타 분야에 비해 문화정책에서는 객관적인 정책평가의 어려움이 훨씬 더 심하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영역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과학의 세계에는 과학의 본질 및 방법론에 관하여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일정한 규준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료평가(peer-review)의 권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세계에서는 예술적 성취/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Rushton, 2000). 예나 지금이나 어떤 예술인 혹은 작품에 대한 평

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은 너무나 흔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대상이라도 시간에 따

라 그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합리성/효율성 신조에서 파생된 성과주의가 공공부문에까지 파상적으로 퍼

지면서 “평가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평가들이 횡행하게 되었다(최영조, 

2018). 이런 것이 잘 적용되고 나름 긍정적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요지경 같은 문화정책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화정책의 평가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과에 관한 진정한 정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사실을 부인하

기 어려울 것이다.

목표가 애매모호하거나 산출가치의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위 ‘성과역설

(performance paradox)’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Thiel & Leeuw, 2002: 272-273). 

정책의 성과 전모를 그냥은 판단할 수 없기에 그 대신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대리지표

(proxy indicator)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Lowe, 2013: 214). 측정과 자료수집이 용

이한 성과지표들을 채택하다보면 아무리 꼼꼼하게 측정한다고 해도 실제 성과에 대한 

심도 있고 충실한 이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쉽다. 즉 성과지표로 측정된 기록과 실제 

성과 자체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지표 틀에 입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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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성과평가에 임한다고 해도 그 점수가 문화적 성취의 실제를 충실히 반영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Hodsoll, 1998).

IV.�벌거벗은�임금님의�아름다운�옷

벌거벗은 임금님이 입은 옷은 아름다운가?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난센스다. 옷 자

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벌거벗고도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척하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옷을 가지고 멋지네, 형편없네 왈가왈부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문

화정책에서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려는 시도 역시 어쩌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난

센스에 불과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정책들은 과연 모두가 합리적 

결정이었는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금까지 엄청난 공공 재정이 지출

되었는데 이들은 전부 효율적 자원배분이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모두 비합리적이고 비

효율적이었는가? 일부는 합리적이고 또 일부는 비효율적이었는가? 어떤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효율적이었는지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 존재하지 않는 혹은 확인할 수 없는 것

을 마치 진짜 실재인 양 대하는 것이야말로 비합리적 자세가 아닐까?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효율성은 실체를 잡을 수 없는 허상이다. 물론 매우 멋

지게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illusion) 혹은 확인 불가능한 

신화(myth)에 불과하다. 문화정책에서 합리성/효율성에 집착하는 ‘왕자 패러다임’은 

마치 허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비이성적인 태도이다(김정수, 2002). 인간의 합리성은 

제약되어 있고 한계비용은 체증한다. 따라서 결사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려고 결정과정

에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소요되는 계산비용(calculation cost)은 기하급수적으로 체

증한다. 하지만 결정의 질(quality)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에 그친다. 즉, ‘계산의 효율

성(computational efficiency)’은 급락하는 것이다(Simon, 1976). 결국 합리성/효

율성에 집착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더 커지게 된다. 불가능한 것

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은 혹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문화정책 현장에서 합리성을 향한 집념은 정책평가 과정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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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합리적 정책결정으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자체는 거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 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 영역에서는 정책산출의 가치 혹은 수준을 객

관적이고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도적으로 반드시 평가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측정가능한 몇몇 지표들을 (그나마 

고작해야 두세 개 정도) 골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다보니 관객수, 건축공정률과 

같은 계량지표 혹은 만족도 같이 숫자로 환원하는 지표들이 사용되기도 한다(문화체육

관광부, 2024).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평가결과는 문화부 공무원들의 인사고과나 성과

급 등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데 그 수치들이 과연 해당 정책의 성과/산출의 진정한 가

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완벽한 정보일까?4)

다른 사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생각해 보자.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

여 1973년에 설치된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

계승 및 발전, 남북ㆍ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조성액은 약 5조 5,720억 원, 총 운용액은 약 5조 3,269억 원에 달한다(문화체

육관광부, 2025: 83). 그런데 구체적인 기금지원 사업들의 구성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 거의 매년이다시피 바뀌어왔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공금을 투입해서 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제도에서도 합리성 집착이 

드러난다. 심의제도의 핵심은 선택이다. 즉, 수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진정한 적격자들

을 가려내는 것이다. 심의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역시 수시로 바뀌어 왔다. 그 기

본 취지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최적의 지원대상자들

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간 이러한 선발결정은 과연 항상 합리적이

었는가? 즉 그동안 기금 수혜자들로 인하여 매번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가 최대로 

달성되었는가? 혹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선정되거나 혹은 반대로 충분

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경우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사업에서 

4) 더구나 정책평가가 부처별, 프로그램별로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우수는 10%, 만족 
40%, 보통 40%, 미흡 10% 이런 식이다.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평가점수 1~2점 차이로도 우수와 미흡
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다. 평가점수 자체가 정책성과에 대한 완전 정보라 가정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평
가결과를 가지고 인사고과 혹은 성과급 산정에 진짜 적용시킨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 행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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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전부 “모른다”이다. 각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사업별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감사 성격의 검토일 뿐이다. 지금

까지 시행되었던 그 수많은 지원사업들 덕분에 산출된 예술 작품ㆍ활동들의 결과로 우

리나라의 문화예술이 얼마나 ‘진흥’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엄밀히 말

하자면 진정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예술적 성취의 수

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심의제도 하

에서 이루어졌던 수혜자 선정이 과연 합리적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고 열심히 애쓰는 셈이다. 사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제도를 갖추면 최적의 선정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적어도 문화예술이라는 요지경 

세상에서는, 공허한 환상(fantasy)에 불과하다(김정수, 2024).

V.�율법?�말이�그렇다는�것이지...

현실 문화정책에서 합리성/효율성 구현이 불가능하다면 이들은 폐기되어야 하는

가? 그렇지는 않다. 합리성이나 효율성은 결코 유해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며 분명 정

책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정책결정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완전한 합리성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것이다.

합리성/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은 마치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을 대하는 

신심(信心)에 비유할 수 있다. 극단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

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을 낸다. 그들에게 율법이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기거나 태만히 하면 지옥에 떨어질 형벌

에 처해질 것이라 두려워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의 수많은 지침들을 철두

철미하게 지키려고 죽기살기로 애쓰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와 그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 율법의 철두철미한 준수에 집착하

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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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위선자들이라 비난하였다. 물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은 단호했다.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

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율법준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율법주의자

들에게 더 분노했던 것은 자신들도 실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는 율법준수라는 올무를 단단히 씌우기 때문이었다.

세상에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력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믿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집착하는 사람은 절망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

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또다시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

과 한계를 한탄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성취할 

수 있는 일이기에 또다시 도전한다. 결국 도전 → 실패 → 좌절 → 재도전의 쳇바퀴만 돌

게 된다.

이러한 어리석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이

라 인정해야만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민망함을 덜어주는 첫걸음은 그가 아무것도 걸

치지 않고 벌거벗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합리성/효율성이

란, 마치 율법과도 같이, 근원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

율법주의적 인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관점이다.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명제는 멋진 구호이긴 하지만 절대적 지

상과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저 느슨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책의 지향점

을 가리키는 좋은 말이지만,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정책결정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죽기살기식으로 집착할 필요

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완벽한 합리성/효율성 실현이라는 불가능한 과업을 억지로 수행

하느니 그냥 좀 적당히 사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런다고 망하지 않는다: 사실 망할지 

아닐지 알기도 어렵다.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 정책 결정이든, 집행이든, 

평가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춰도 된다. 마치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처럼, 그 정도면 괜찮은(good enough)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합리성/효율

성은 철저히 지키면 천당 가고 어기면 지옥 가는 식의 율법이 아니다. 멋진 격언

(proverb)이긴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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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낭비(浪費)?�아니,�낭비(朗費)!

통상적으로 ‘낭비’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로 통용된다. 꼭 필

요하지 않은 용처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돈과 시간을 쓴다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허비하

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효율성 원칙을 초월한 낭비가 적

지 않다. 낭비에 대한 율법적 인식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1.�가외성(加外性)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임에도 불구하고 낭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례들은 우리의 일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금, 스페어타이어, 재난대비훈련 등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낭비이다. 비상금은 꼭 필요한 금액 이상의 돈을 여분으로 준비해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아니다. 스페어타이어를 추가로 구입해서 차에 싣고 다니

는 것은 무게를 더 나가게 함으로써 기름을 더 많이 소모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낭비다. 재난대비훈련은 발생하지도 않은 재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아까운 시간과 인

력을 허비하는 셈이다. 또한 삼권분립체제나 3심재판제 같이 공공제도 속에도 낭비 요

소가 존재한다. 하나의 유능하고 청렴한 권력자 혹은 통치기관만 설치하면 효율적인데 

굳이 세 개의 권력기관을 운용한다. 한 번의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확정짓는 게 효율적인

데 굳이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반복한다. 이처럼 불필요해 보이는 중복/중첩은 효율성 원

칙에 어긋난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를 어리석은 낭비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비효율적 자원배분이다. 그러나 낭

비라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려 깊은 대비 체계라고 장려된다. 지금 상황에 꼭 

맞게 예산을 준비해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에 비상금을 

챙겨둔다. 지금은 멀쩡한 자동차 타이어가 언제 어디서 펑크 날지 모르기에 스페어타이

어를 항상 싣고 다닌다. 위급한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평상시에 미

리 대응훈련을 한다. 제아무리 유능하고 도덕적인 왕이라도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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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항시 상호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 체제로 운영한다. 아무리 현명한 판사라 해도 때

로는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의 추가적인 심리를 제도화한 것

이다.

Landau(1969)는 이러한 현상을 가외성(redundan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

다. 가외성이란 꼭 필요한 이상으로 중첩/중복된 여분을 뜻한다. 미래가 확실하고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효율성은 정책에서 마땅히 바람직한 가치로 지향되어야 한다. 그

러나 고도의 불확실성 하에서라면 효율성 집착은 오히려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과 안정

성을 해하기 쉽다. 반면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가외성이 문제해결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김창수, 2013: 247).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의 오류

(decision error)에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김영평, 1991). 또한 국지적ㆍ

부분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체가 고장 나지는 않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인 작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가득한 문화정책의 세계에서

는 때로는 비효율적인 낭비(처럼 보이는 가외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2.�무형의�가치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분명히 실재(實在), 실존(實

存)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에는 ‘감동’이나 ‘사랑’과 같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차원을 넘

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무형의 가

치(intangible value)의 크기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는 것도, 억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실없는 농담이나 지껄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가정

해 보자. ‘시간은 곧 돈’이라는 신조로 무장한 효율성 지상주의자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행태경제학의 거두이자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Kahneman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

택을 한 사람이다. 그는 행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가롭게 시간

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였다.5)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장사를 하는 시

간만이 뭔가 의미 있는 성취를 가능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 맞

5) Shane(2019). The biggest key to a long healthy and happy life is revealed. https://moodwatchers. 
com/w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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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 그저 잡담이나 나누는 시간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순간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모든 낭비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6)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비싼 선물을 사 주는 경

우가 그러하다. 또한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끔찍한 재난의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금

을 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일까? 그렇

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인지 아니면 낭비

인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사랑은 낭비를 낳는다. 사랑하면 쓸데없이 마음을 쓰게 된다. 그래서 시간을 쓰게 되고, 재물을 쓰게 

되고, 생명을 던지게 된다. ․ ․ ․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 또는 소비를 넘어

서 낭비를 하며 산다. 자신은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낭비한다.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7)

문화예술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기쁨의 낭비(朗費)’, ‘즐거운 낭비’ 혹은 

‘아름다운 낭비’가 될 수 있다. 문화는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

이 되는 문화의 본원적 가치는 인간의 생래적 욕구인 정신적 즐거움, 희열,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김정수, 2017: 43). 문화에 대한 돈이나 시간 투자의 효

율성을 따지려면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물

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본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만족스

러운 지출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인 낭비로 비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

한 투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견 낭비처럼 보

이는 지출도 용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정책에서 낭비같이 보이는 사업을 죄다 축

소ㆍ폐지한다면 문화예술이 주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6) 갓피플(2012). <설교> 거룩한 낭비. https://godpeople.or.kr/mopds/399279
7) 장준식(2018). 거룩한 낭비. https://goo.gl/xmWv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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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즐거운�낭비를�실험할�방안

합리성/효율성을 율법이 아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로 이해한다면 때로는 낭비(처

럼 보이는 지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낭비가 용인될 

수 있는 시범적인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 ‘정답’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즉, 합리적 결정과 효율적 

지출을 위해 노력하다가 설령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용인하자는 

것이다.

1.�‘묻지마’�예산�10%를�허(許)하라

첫 번째 방안은 모든 공식적인 규정에서 자유로운 예산을 일정 금액(예컨대 전체 예

산의 10%)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무 담당자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적 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위 ‘묻지마’ 예산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각 부서 혹은 

개인 단위로 책정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신껏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족쇄를 풀어주자는 것이다.8)

이러한 주장은 공금 사용과 관련된 행정의 통상적인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이단사설

처럼 들릴 수 있다. ‘묻지마’ 예산이 문화정책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용처로 

사용되거나 때로는 몇몇 개인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게 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하지만 공

적 지원의 불공정성 혹은 사적 전용 같은 문제는 현재와 같은 문화행정 시스템에서도 종

종 불거지는 의혹들이기도 하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면 맛있는 된장찌개

는 먹을 수 없다. 다소간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담한 실험은 충분히 시행

해 볼만하다. 어차피 기존의 효율성 집착 문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전통적인 관료 시스템에서는 개개인의 정책 창의성이 발현될 여지가 극히 제한

8) 물론 문화행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실무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묻지마’ 예산은 담당자의 현장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게 축적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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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기존의 딱딱한 규정들이 벗겨진다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롭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들이 시도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모두 기존의 것들보

다 월등히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

만 이전에 없던, 꽤 쓸만한 정책들이 새로이 발굴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묻지마’ 예산처럼 자율성이 보장된 정책환경은 담당

자들의 공적 마인드를 촉진하고 역량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다.

2.�예술지원사업에�‘제비뽑기’를�허(許)하라

예술지원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패

널을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심의제도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

를 가지고 공정하게 숙고하면 훌륭한 적격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

다. 그런데 아무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잘못된 선정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즉 진정한 적격자가 탈락되거나 반대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신

청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오류(judgment error)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

정하게 설계ㆍ운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판단오류를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이라는 요지

경 세상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의 판단오류는 불가피

하다. 아니 사실은 판단오류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가름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선택의 합리성을 높이려 많은 공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

냥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를 뽑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다(김정수, 2007).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

다. 그러나 결정비용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서 결정의 질이 그에 상응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 열심히 공부하건 아니면 마냥 놀기만 하건 성적이 별로 차

이가 나지 않는 시험이라면 굳이 힘들게 애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도덕적이진 않더라

도) 학생이다. 문화예술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정답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그렇다면 굳이 정답을 찾으려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지원 대상

자는 그냥 간단하게 추첨으로 선발하고, 그동안 심의제도 운영에 들어가던 비용은 사업

비 예산으로 돌려서 증액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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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맺는�말:�“내�사전에�불가능은�있다”

대부분의 행정학개론 교과서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공공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던 돌 판에 새겨진 10계명처

럼 단순명료해 보인다. 교수들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국민의 공복

인 정부는 공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명한 명제로 들린다. 그런데 문화정책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하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버려야 할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국회의원들이 “존경하는 OOO 의원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서로를 존

경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굳이 거짓말한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존경해

야만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아예 존경하지 말라거나 존경이란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렇게 다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다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서로 존경한다는 건 분명 좋은 일

이다. 다만 그렇다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해서 반드시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지향할 필요 없다거나 

혹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완전한 사랑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 폄훼할 수는 없다. 완전한 합리성이 불

가능하다고 해서 행정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문화정책의 성과를 미시적ㆍ단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거시적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판독 가능한 윤곽이 파악될 수

도 있다.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려는 노력이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다. 여기서 관건은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자신감 넘치는 사자후는 무리를 지휘하기 위한 나름 

효과적인 리더십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문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믿고 무모한 작전들

만 감행하다가는 참혹한 희생과 참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문화정책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합리성/효율성이란 꽤 괜찮은 격언 혹은 구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성시해야 할 금과옥조는 아니다. 그럴듯한 신화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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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어도 절대적인 신앙일 수는 없다. 문화예술의 세계는 합리주의 신봉자들이 꿈꾸는 

그런 단순명쾌한 세상이 아니다. 합리적 정책결정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향한 집념은 겉

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엉터리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않는 ‘침묵의 나선(the 

spiral of silence)’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Noelle-Neumann, 1993). 율법

주의 시각에서 보면 합리성/효율성을 그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도로 이해하자는 

주장은 어쩌면 정통교리를 파괴하는 이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평범한 

상식인 지동설(地動說)도 중세시대에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이단사설 아니었던

가? 이제 합리주의의 색안경을 벗어두고 일견 위험한 낭비처럼 보이는 정책이나 사업들

도 좀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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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yond� Rationality:� Embracing� Inefficiency� in�

Cultural�Policy

Kim,�Jungsoo

The notion that “rationality and efficiency are core values pursued in public 

policy” is widely accepted both in academic circles and in society at large: the 

traditional paradigm does not tolerate irrational waste. Given scarce resources, it 

seems obvious that rational policy decision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However, this proposition does not hold for cultural policy. The world 

of arts and culture is an extremely complex and uncertain maze. There are no 

mechanical causal laws at work, nor is it possible to make any predictions. There-

fore, rational decision-making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re fundamentally 

unattainable. Administrative mechanisms are never perfect problem-solving 

tool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very stage, from setting policy objectives 

to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for evaluating policy outcomes,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cultural poli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should be regarded as 

rhetorical goals. They may serve as myths, proverbs, or slogans that sound 

convincing, but can never be absolute truths or guiding principles. A relentless 

obsession with rationality and efficiency, which is ultimately impossible to 

achieve, is more likely to lead to unintended side effects. For the sake of the arts 

and culture, it may be better to boldly attempt wasteful policies that are 

considered taboo in traditional paradigms. The geocentric worldview of ancient 

times once considered the idea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to be a 

blasphemous heresy, but today, it is mere common sense. In the world of 

cultural poli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may be akin to voodoo. Let us consider 

waste in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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